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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서 채택 및 실무지침 회람서 개발 중

 선박 허위등록을 통한 IMO 등록번호 허위 취득 등 불법 해상 활동 문제 속출됨 a)b)c)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사에 따르면, IMO에 등록된 선박 10여 척이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최근 다양한 국적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이 포착되었고, 이 선박들은 불법 환적뿐만 아니라 직접 

북한 남포항을 입항한 바 있음

- 실제 다수의 국가가 비용 절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선주가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

국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지적된 선박 중 5척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e) 국적을 이용하고 있었고 중국, 베트남, 토고 등 여러 국

적 선박이 발견되었음

- 이들 선박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본사의 국적은 중국 국적의 해운사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 외에 인도네

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IMO는 서류를 위조해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아예 제3국의 해양 당국에 알리지 않고 

선박을 허위등록하여 등록번호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언급함

- 또한 IMO의 규제 관련 조치도 중요하지만 선박 등록에 관한 제3국의 감독 의무 및 불법 활동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함

<그림 1>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 권고 선박

자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20),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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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에라리온 선적 ‘호콩(Hokong)’호의 북한 남포항 입항 사진

자료: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imo-illegal-transfer (검색일: 2020.4.28)

 IMO는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실무지침 회람

서 또한 개발 중에 있음 d)e)f)

2019년 12월에 개최된 IMO 총회에서는 허위등록선박 관련 조치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서가 채택됨

- 이 결의서를 바탕으로 IMO GISIS1) 모듈 내 선박등록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등록 등기부)가 구

축·운영되면 모든 기국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

- 각 정부는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자국의 선박 등록에 대한 정보를 IMO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1)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IMO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 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내 등록모듈 확대를 위한 IMO 사무국과의 정보전달 절차

(Procedure for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to the Organization on Registries of Ships in the 

Contact Points Module in)

1. 각국 정부는 선박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공공기관의 명칭과 그 기구가 관리하는 실무사무소의 목록과 함께 선박등록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팩스번호, e-메일을 사무총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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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MO에서는 ‘기국 등록관청은 선박 등록신청을 받을 때 선박의 IMO 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하

여야하고, GISIS의 Contact Point 모듈 상의 선박이력기록부(Continuous Synopsis Record) 연락 정

보를 입력하고 최신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무지침 회람서도 개발 중에 있음

 허위등록선박 근절 이행을 위한 기국 및 항만국 통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허위등록 근절을 위한 실무지침 회람서가 발행될 예정이므로 자국선박 및 외국적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 해상 활동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항만국통제검사관 및 기국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검사관(기국통제검사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현재 코로나로 지연되었지만 향후 진행될 제107차 법률위원회(LEG)에서는 허위등록 및 허위등록선박에 

대한 정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한 방안, 허위등록선박 공표 절차 등 허위등록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므로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계의 주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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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정보에는 선박등록 및 등록증서 견본에 대한 국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전체 정보는 영국 대사관/고위위원회 또는 해당 정부의 상주대표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4. 만약 해당 정부가 영국에 대사관이나 고위 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그 목록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고위 위원회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5. 사무국은 대사, 상근대표, 상근부회 회원 또는 연락관과의 직접 교신을 통해 수령한 정보를 검증하여 이를 수락하기 

전에 그 정확성을 확보한다.

6. 사무국은 GISIS의 등록 모듈에 대해 확인된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한다.

7. 등록부에 관한 모듈에 포함된 정보는 정부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8. 등기소의 명칭 및/또는 연락처에 대한 변경은 상기 제1항부터 제3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